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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의 국가 R&D 방향결정 및 우선순위결정 과정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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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연구개발 자원배분을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은 “일련의 기술 또는 기술개발활동분야들 중에서 보다 중요한 분야에 더 많은 자원투
입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우선순위의 결정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한정된 시간 및 자원하
에서의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국가예산심의 및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당면한 현실적으로 매
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의사결정중의 하나이다. 기술개발투자의 우선순위결정은 특정국가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각국의 자원배
분을 위한 의사결정체제 및 절차는 그 국가의 특수한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여건 및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Martin & Irvine(1989)은 연구개발 자원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수준을 국가수준(holistic level : 예를 들면 의회에서의 연구개
발자원배분), 정부부처수준(macro level : 예를 들면 과기처, 통산부 등 에서의 연구개발 예산 배분), 위원회 수준(meso level), 그
리고 대학 및 연구소 수준(micro level)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OECD의 Drilhon은 연구개발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에는 정책적 수준(political/policy level), 전략적 수준
(strategic level), 그리고 운영적 수준(operational level)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ASTEC, 1990). 국가 전체의 수준에서 볼 때,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의 수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던 간에 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過程」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요국들의 국가 전체(national or political/policy level)의 
거시적 R&D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過程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R&D방향설정 및 자원배분 의사결정과정설계
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 일본의 국가 R&D 방향설정을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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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日本의 국가R&D 방향 및 우선순위결정 

1. 일반현황 

日本의 R&D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協議”라 할 수 있다. 일본은 GDP에서 R&D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 다른 어떤 OECD국가들 보다 높게 나타나고('88년 기준 2.87%) 있다. 1980년부터 1988년사이에 R&D투자가 75%이상 증가
하였는데, 민간부문에서의 부담률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Martin & Irvin(1989)은 이와 같이 높은 R&D투자는 「미래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향상을 위해서는 R&D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대다수 일본인들의 견해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

다. 

일본의 정부와 민간기업들은 R&D계획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優先順位決定 차원에서 입안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데, 최근 일본의 연구개발투자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창조기술 및 기초과학분야에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80년대에 기초기술 및 기반연구 분야의 R&D투자가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創造的인 기초과학연
구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연구개발투자가 대형 개발연구프로젝트 중심에서 장기 기초연구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기초연구활동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고 있음. 

- 통산성의 연구개발장기계획이 응용기술 중심에서 기초연구 중심으로 개편됨(예 : 창고과학기술사업) 

<그림 1>은 일본에서의 국가 R&D 방향설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기구들을 간략히 도식화한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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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합의 도출은 각각의 성 및 청 산하에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협의회(Council)에서 이루어 진다. 

2. 日本의 국가 R&D 방향 설정 

일본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최고의 심의회의인 科學技術會議(Council for S&T, 이하 CST)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R&D목표에 
대한 국가적 추진방향 또는 지침(Guideline)을 결정한다. 세부기술분야별 정책은 분야별 협의회(예를 들면 우주분야 협의회)에서 
입안되나 특정분야의 경우는 CST에 의해서 수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 개개의 성 또는 청별 우선순위의 결정은 
각 省 또는 廳산하의 자문위원회들의 도움을 받는다. 학술연구부문을 제외한 전 R&D분야에서의 연구업무조정은 과학기술청(S&T 
Agency)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기구들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CST의 의장인 首相의 관할하에 조직화 되어 있
다. 

日本의 R&D방향 및 우선순위결정은 관련 이해집단들간의 합의도출을 강조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
다. R&D정책의 경우도 합의도출을 위해서 각종 고위 협의회들을 활용하는데, 이들 협의회의 구성원들은 광범위하고도 종합적인 자
문을 행할수 있는 경륜과 함께 행정부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는 도출된 합의내용의 현실적인 실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함이라고 볼수 있다. 그들은 최종적인 합의도출을 위해서 관련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助言을 받아들이고 폭넓은 同意를 
구한다. 

일본인들은 국가 R&D 방향설정을 위하여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Delphi기법을 이용한 향후 30년간의 기술예측, 정부, 
학계 및 산업계의 조사활동, 전문 두뇌집단들의 연구 및 산업계의 조사활동, 전문가 세미나, 그리고 전략적 연구수행을 위한 국제환
경 조사작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법들이 일본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일본의 R&D방향설정 및 
예측(Forsight)활동의 특징은 관련된 組織 및 그들의 구조적 過程 또는 節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수준에서 일본의 R&D 방향
설정 또는 우선순위결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광범위한 R&D 우선순위 및 관련 예산안에 대한 토의를 통한 통합조정 

○ 충분한 역량 및 행정부서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중심의 합의도출의 강조 

○ 투명성 있는 구조화된 계층적 의사결정과정 

-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guideline 및 우선순위는 CST에 의해서 결정되며, 

- CST의 guideline하에서 각 성 및 청들은 개별적으로 R&D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 때 각 성 및 청에 속해 있는 부문별 협의회들
의 도움을 받음. 

R&D 활동에 관한 한 CST는 일본내 최고의 협의회가 된다. CST에서는 장기적인 국가 R&D방향의 합의점 도출 뿐 아니라 R&D활
동의 종합적인 목표설정, 그리고 국가 수요에 부합하는 R&D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및 연구개발 하부구조의 구축을 책임지고 있
다. CST구성원에는 首相(의장), 대장성 대신과 경제기획청 장관이 포함된다. CST는 외형상으로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
이 행정부의 수뇌들이 CST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CST의 건의안은 차후에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irasawa, 1988). 

CST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guideline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 CST는 처음에 과학기술정책 guideline의 실행방침과 전달에 관해서 정부의 각 省들과 산하의 R&D기관들, 그리고 민간부문의 
폭넓은 동의를 얻는다. 

○ CST는 처음에 과학기술정책 guideline의 실행방침과 전달에 관해서 정부의 각 省들과 산하의 R&D기관들, 그리고 민간부문의 
폭넓은 동의를 얻는다. 

○ 그 다음 영향력 있는 CST정책위원회(CST Committee on Policy Matters)2)는 보고서의 작성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실
무위원을 조직하며, guidelines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직적(정부와는), 수평적(정부산하의 기관, 기업 및 연구단
체와는)인 관계를 갖는다. 

○ 대부분의 세무업무에 대한 책임은 종합계획(general planning)과 연구활동과 관련된 두 개의 소위원회에 위임된다. 소위원회는 
예측 및 과학정책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며, guidelines의 실행조정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청(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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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의 종합정책국(General Policy Bureau)직원들의 지원을 받는다. guidelines작성을 위한 관련 정보수집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 R&D 우선순위 및 예산계획에 대하여 각 省들과 함께하는 연례 CST 공청회 

- 특정한 이슈 또는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각 廳, 기업, 그리고 과학기술 이해 집단들로부터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문 

- 정부, 산업계 및 학계로부터 초청된 기술분야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 STA에 의해서 과거에 수행되었던 예측 연구결과들에 대한 분석 

- 외부 연구기관에의 연구위탁 

이와 같은 광범위한 guidelines의 작성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 인력 및 자금이 소요되나, guidelines은 매 7년마다 작성이 되므
로 큰 문제점은 없다. 작성된 guidelines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정을 거친 후 내각의 승인을 얻게되면 guidelines은 일본 과학정책
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guidelines에는 각 省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내
용들은 뒤이어 발간되는 白書에서 다루어진다. CST의 guidelines은 법률적인 강제조항이 없음으로 인하여, guidelines의 작성시
에 관계 이해집단의 參與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CST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특별조정기금(Special Coordination Funds)」이라는 재원을 이용하여 특정한 省의 분야에 포함되
지 않은 다학제적인 혁신적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실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각 省들
간의 R&D 영역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56년에 설립된 일본의 과학기술청(STA)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i)여러 부처들이 공통으로 관심
을 보이는 共有技術分野의 R&D활동의 지원과, ii)CST의 guidelines내에서의 국가 과학기술활동의 計劃 및 調整업무가 그것이다. 
국가 과학기술활동계획 및 조정업무는 STA내의 종합정책국(General Policy Bureau)에서 관할하는데, 이 종합정책국은 CST의 
지원과 함께 특별조정기금프로그램(Special Coordination Funds Program)의 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CST에 대한 STA 종합정책국의 지원업무에는 연구방향설정 및 예측(research forsight), CST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R&D 동향 
및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자문, 그리고 과학기술개발 및 사회경제적인 수요조사 등이 포함된다. 1988년에는 CST의 
지원을 위한 분석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STA 종합정책국산하의 자원연구소(NRI)를 대체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NISTEP)를 설립하였다. NISTEP의 설립목적은 STA의 科學政策調査硏究의 강
화, 특히 국제공동연구분야, R&D指標, 그리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의 강화에 있으며, STA의 長期豫
測연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본에서의 R&D 방향설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요체는 i)권한(authority)을 부여받은 최고 수준의 협의
회(즉, CST)에서 국가 R&D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차후 실천력을 가질 수 있으며, ii)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부여받은 실무팀에 의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legitimate)계획안의 작성, iii)기술적 전문성(technical credibility)을 가진 전문
가들에 의한 세부 기술분석의 실시, 그리고 iv)광범위한 관련 이해집단의 참여(commitment)를 통합 합의도출 이라는 4가지 요인
들로 요약될 수 있다. 

3. 日本의 국가 R&D 방향설정의 강점과 약점 

일본에서의 국가 R&D 방향설정을 의한 의사결정의 長點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 첫째는 미래 지향적인 長期 R&D方向設定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다는 점이다. 

- 미래를 대비하며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행위는 일본의 文化的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둘째는 多學制的분야에 대한 R&D 계획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 다학제적 연구프로그램은 새롭고도 중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이 외에도 R&D 방향설정을 위한 광범위한 기법들의 사용은 日本이 급속한 기술진보를 하고, 기술개발 추종자(tech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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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r)에서 기술개발 선두주자(leader)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일본의 방법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첫째로, 가장 중요한 단점은 과거 기술진보 및 응용연구위주의 R&D 자원배분으로 인하여 창의성 개발을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
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 이는 「KALZEN(かしぜん, 改善)」중시의 일본 풍토가 연구개발의 범위를 한정하고, 유연성을 제약하여 창의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는 문화적 특성으로 해서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80년대 부터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강화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연구개발투
자가 창조성 위주의 기초연구분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음. 

○ 둘째로, 광범위한 합의도출이라는 일본특유의 의사결정과정은 「保守的인 의사결정」과 함께 「의사결정과정의 非效率性」이라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보수적인 의사결정은 합의도출이라는 의사결정과제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며,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이용한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음. 이는 해당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즉, 협의회 위원- 들에는 혁신적이고 창의성 있는 젊은 연구자
들이 포함되기가 어렵기 때문임. 

- 관련 이해집단들간의 합의도출을 중시하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
나 R&D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결과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합의도출”은 추후 意思決定 結果의 施行
을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Ⅲ. 프랑스의 국가R&D 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1. 일반현황 

프랑스는 가장 중앙집중화된 R&D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인데,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R&D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이해는 그 구조의 복잡성과 최근까지 수 차례 변화를 하여 왔음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가지 뚜렷한 특징은 연
구기관(Organismes)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국방분야 및 대학의 R&D를 제외한 공공 R&D자금은 30개의 연구기관
을 통해서 배분되고 있는데, 국립과학연구원(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이하 CNRS)에서 대부분의 기초연
구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총연구개발투자는 GNP 대비 2.44%('91년 기준)3)이며 이는 1985년 이후부터 절대 투자액면에서 뿐 아니라 GNP대비 
비율면에서도 계속적인 R&D투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R&D투자액 중 약 60%정도가 기업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중의 상당수가 국유화된 기업(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들임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순수한 민간부문에서의 
R&D 수행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프랑스 정부에서는 기술분야의 엘리트들이 정부나 국유화된 기업
으로 진출하는 현 인력시장 구조의 경직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주의 하나로 상정하여 높고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 프랑스의 국가R&D 방향설정을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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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R&D시스템의 구조 및 문화적 특성은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라 요약할 수 있다. 매 4년마다 국가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있
으며, R&D 계획도 그 중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프랑스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정교하고 계량화된 
연구예측 및 기획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는 프랑스에서의 국가 R&D 방향설정을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기구들의 조직도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2. 프랑스의 국가R&D 방향설정 

프랑스에서의 국가 R&D 방향설정을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1981년 이후 수차례의 조직변
화를 거쳐 1988년에 현재의 모습과 기능을 갖게된 연구기술성(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이다4). 이 연구기술성은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 하에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받고 있다. 

'80년대의 프랑스 국가연구전략은 「국가연구기술세미나(National Colloquium on Research and Technology): 1981∼1982」, 
「연구개발법(R&D Act)의 제정: 1982」, 「제9차 국가계획: 1984∼1988」, 「과학기술개발 3개년 계획」과 같은 4가지 주요 사

건들로 설명될 수 있다5). 

「국가연구기술세미나」에서는 다수의 연구자, 기업가, 노동조합원, 정치가 및 政府官僚등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국가의 경
제·사회발전에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세미나가 개최된 배경으로는 연구기관들만의 참여로는 국가적 수

요를 충분히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기획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들 수 있으며, 세미나 결과 動員計劃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중요
한 분야에 연구개발자원을 집중시키자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1982년 「연구개발법」의 제정은 과학기술분야의 정기전략계획
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었으며, 동법에서는 그러한 장기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i)장기적인 目標 및 資源
投入計劃을 포함, ii)연구개발정책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함, iii)현실적으로 연구
집단을 동원할 수 있는 최우선 목표에 노력 집중이라는 3가지로 정하였다. 연구개발법의 많은 내용들은 「제9차 국가계획안
(1984∼88)」에 포함되었는데, 동 계획의 12개 우선프로그램 중 3번째가 전적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 대한 내용이며, 그 외에
도 6개의 프로그램에서 R&D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개발 3개년 계획」은 연구개발법에 의해서 수립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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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술성 장관이 상세한 전략적 국가정책대안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보고를 매년 하도록 규정하였다. 

프랑스에서의 R&D방향설정을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직기구로 연구기술최고위원회(Council Supériéur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이하 CSRT)와 국가계획위원회(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 이하 CGP)가 있다. CSRT는 말 그대로 프랑

스 연구개발에 관한 최고의 자문기구인데 연구계, 산업계, 노동조합, 지역대표 등을 망라하는 30명의 대표자들과 10명의 전문가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기술성의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다. CSRT는 7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연구기술성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연
구개발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복지에 관련된 諮問을 해주고 있다. 

○ 연구개발자금지원(the funding of research) 

○ 연구개발조직구조(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research) 

○ 연구개발관리 및 산업개발(the management of technological research and industrial development) 

○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교육(the forma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 연구활동과 사회(research and society) 

○ 지방의 연구개발활동(reg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 유럽 및 국제적 현안문제(European and international issues) 

CSRT는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개발을 위하여 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i)CSRT위원이 연구기술성장관에 의해서 임명되고, 연구기
술성장관이 CSRT의 議長이 된다는 점에서 독립적이고도 국가전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ii)CSRT
구성원들이 너무나 다양한 배경 및 경력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특정분야의 전략적인 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얻기가 쉽
지 않다는 構造的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차대전 후인 1964년에 설립된 국가계획위원회(CGP)는 거시경제분석 및 5개년 국가계획을 입안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
며, 일부 과학기술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5개년 國家計劃에서의 과학기술부문계획의 수립은 CSRT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CGP는 政府, 産業界, 勞組등이 참여하는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및 예측활동을 수행하는 頭腦集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측업
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은 국가과학연구센터(Cente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와 함께 수행한 「2005년 
展望(Prospective 2005)」을 들 수 있는데, 동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계획과 경제사회계획간의 연계 및 기술의 공급과 수요의 連
繫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CGP는 과학자, 예측전문가, 행정관료들이 함께 참여하는 작업팀을 구성하여 전문
가들의 도움하에 정량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R&D전망 및 예측에 대한 보고서들을 작성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랑스 정권의 변화와 그
에 따른 CGP, CNRS 기관장의 경질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노조의 신기술
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으며, R&D 전반 및 예측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CGP가 「2005년 전망(Prospective 2005)」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CNRS와 함께 공동작업을 한 이유는 CNRS가 연구개발
계획 주로 기초연구부문의 계획업무와 관련된 경험 및 專門性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CNRS의 주된 업무내용은 미래전망 연
구, 프랑스 연구체제의 장단점 분석 및 개별 연구소에 대한 평가 등인데, '80년대에는 CNRS에서는 전략적 수준에서의 연구방향설
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별 기술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대형 과학 및 연구 기자재에 대한 투자결정, 그리고 국가간 비교연
구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3. 프랑스의 국가 R&D 방향설정의 강점과 약점 

종합적으로 볼 때 프랑스에서는 日本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예측 및 연구방향설정에 대하여 연구계 및 일부 정부관료들의 저항을 받
아 왔다. 그러나 프랑스의 연구예측 및 연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점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와 함께 의사
결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까지를 취하도록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개개인들을 참여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81∼1982기간동안의 국가연구기술세미나는 그와 같은 다수의 연구자, 기업가, 노동조합원, 정치가 및 정부관료 등이 함
께 참여하여 국가 연구개발 방향설정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기술세미나와 같은 대형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한번의 시도에 그쳤으며, 아울러 세미나에서 결정된 내
용이 시간이 흘러 상황이 바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즉, 연구방향설정 및 연구개발 전략계획이 지속적으로 
修整 補完되어야 하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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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T의 경우 효과적인 합의도출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내재적인 어려움에 의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련된 이
해집단들의 광범위한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다수의 각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규모가 커지면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조직 및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성향으로 인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CSRT는 하나의 정부부처
(연구기술성)산하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국가전체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종합기획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6).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8년도에 산업성(Ministry for Industry)하에 설립된 2개의 연구소인 산업전략연구소
(Observatiorie des Stratégies Industrielles: OSI)와 전략기술연구소(Observatorie des Technologies Stratégiques), 그리고 

CNRS하에 설립된 SPIU 및 과학기술연구소(Observatorie de Sciences et Techniques)등이 효과적인 분석기법들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현재는 위원회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계량적 분석기법이 점차 많
이 활용되고 있으며 조만간에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스웨덴의 국가R&D 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1. 일반현황 

스웨덴은 그들의 국가목적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노력의 전략적 집중·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서방국가들 중에서 선두적인 위

치를 지켜오고 있다. 이는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문화적인 특성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매
우 중시하고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인들은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R&D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다. 일찍이 국제화에 눈을 돌린 그
들은 지속적으로 범세계적인 R&D동향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 및 신규 기회의 탐색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수집·가공된 자료들을 R&D의사결정의 핵심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국방분야를 제외하고는 정부연구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타국들과는 다른 국가 R&D 조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
서 스웨덴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 보다 大學에서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위탁받은 任務指向的 R&D활동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민간부
문에서의 R&D활동은 주로 企業에서 수행되는데 이 경우도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
원하는 협동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연구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웨덴 국가 전체의 R&D활동 중 약 67%정도가 민간에서 자
금을 지원하고 민간에 

<그림 3> 스웨덴의 국가R&D 방향설정을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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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수행되고 있다.<그림 3>은 스웨덴의 국가 R&D 관련 組織構造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2. 스웨덴의 국가 R&D 방향설정 

오랜 기간동안 스웨덴 정부의 R&D정책은 스웨덴의 국가적 관심사와 관련된 특히 스웨덴의 산업경쟁력과 관련된 분야의 R&D 활동
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혁신이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의 신속한 습득능력에 좌우된다는 인식하에 점
차 창의성 위주의 R&D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매 3년마다 작성되는 「정부연구정책법안(Government Reserach Policy Bill)」에
서는 점진적으로 국가 R&D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에 대한 中央政府의 調整이 强化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공공 R&D 자금을 분배
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의 기관들에 위임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R&D 우선순위가 각 기관들의 임무와 관련해서 분권화된 방식으로 설
정되어지게 되었다. 스웨덴의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와 같은 분권화된 방법에 일대 변화가 나타났는데, 1982년에 제정된 硏究
政策法案에서 R&D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조정이 議會의 권한으로 格上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에 관한 스웨덴 최고의 자문기구인 「정부연구자문회의(Government Research Advisory Board)」도 한층 강화되었는
데, 과거에는 회의 구성원들 및 관심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었다. 정부 연구자문회의에는 연구활동
을 많이 수행하는 4개 부처의 장관들, 스웨덴 정부의 과학담당 수석자문관(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or), 내각사무국
(Cabinet Office) 산하의 연구계획국장(Director of Research Planning), 그리고 과학기술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상이 매년 개최되는 4개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다. 공식적인 회의 외에도, 미래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참
여하는 비정기적인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이들 모든 회의에는 首相이 참석하고 있으며, 과학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중요하리라 생
각되는 연구분야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게 하여 정부관료들에게 제출하도록하는 체제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연구자문회의는 
정부관료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하는 일종의 비공식적인 화합의 場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
를 통해서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어려움의 토로와 함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Martin & Irvin(1989)은 이와 같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政界 사람들과 科學技術界 사람들이 상회 신뢰감을 구축하였고, 그로 인해서 최근 스웨덴의 R&D 支出이 증가하는 등 긍정
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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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체 수준에서의 R&D 우선순위 결정은 정부예산 담당기관, R&D활동을 수행하는 부처들, 그리고 R&D 우선순위결정과 관련
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내각 사무국간의 상호조정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R&D 의사결정과정에는 강력
한 상향식(Bottom-Up)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는 매3년마다 스웨덴 의회에 제출하는 연구정책법안과 대비되어 설정되는 것이
다. 국가전체적인 수준에서의 R&D 정책이 매 3 년마다 입안됨으로 인해서 개개의 기관들은 연구정책법에 포한되어야 할 내용의 제
안과 함께 그들 자신들의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기관들은 독자적으로 R&D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무성 산하의 국가기술개발위원회(National Board for Technology Development)에서는 새롭게 부각되는 다
학제적 연구분야의 설정뿐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연구 및 기반기술분야를 설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상무부에서는 주요 선
진산업국가들에 기술담당공보관 사무실(미국에만 3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음)을 설치하여 해외 R&D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
집을 하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기술학회(Swedish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에서는 산업계 연구자들을 심포지
움에 참여시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최근 개발현황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시키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
출하고 있다. 교육문화부 산하의 4개의 자문회의에서는 신규연구분야 및 연구수요에 대한 연구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과
학 분야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각 사무국에서도 자체적으로 20명의 교수들에 대하여 전세계를 다니면서 관
련정보를 수집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교수들은 세계발전 및 유럽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계한 스웨덴의 역할에 대한 전
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스웨덴의 국가 R&D 방향설정의 강점과 약점 

연구방향설정 또는 예측(research forsight)과 관련된 스웨덴의 경험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그들은 그와 같은 활동
의 궁극적인 목적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예측활동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가능한 機會와 
威脅요인들을 早期에 發掘하는데 두고 있다. 

스웨덴인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있어서의 의견일치를 위한 자문활동의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연구동향 및 연구가능성
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國際的 情報蒐集(global monitoring)활동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연구예측활동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이해집단 및 연구예측에 사용되는 방법론들의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
로써 예측결과와 추후 의사결정으로 잘 연계되고 있다. 매 3년마다 작성되는 연구정책법안은 의사결정의 집행체제의 구축 뿐 아니
라 연구기관 내부에서 연구예측 및 전략계획 수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구예측활동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의사결정결과를 집
행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정부연구자문회의」에서 首相과 함께 內
閣의 閣僚들이 참여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과거 오랜 기간동안 수요주도(demand pull)를 강조한 단기적이고도 보수적인 정책을 펴 왔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
경하에서 스웨덴 기술혁신체제에서의 과학주도(science push)와 수요주도(demand pull)간의 균형유지방법은 국가기술개발위원
회(STU)7)에서 지원하는 특정기술분야에 대한 5개년 연구프로그램(5 year framework program)의 예를 통해서 쉽게 파악될 수 
있다. STU는 향후 전망있는 연구분야의 발굴을 위해서 1984∼1985 기간에 새롭게 부상하는 다학제적 연구분야에 대한 평가시 박
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을 참여시켰다. 

R&D 우선순위 결정에 산업계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감안하기 위해서 산업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자문 세미나에는 科學技術界 사
람들의 합의된 견해를 政府에 건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결과의 집행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세미나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들은 공개
적으로 外國專門家들의 인증과정도 거쳤다. 국가연구협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인증은 신규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지원이 확정된 분야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다학제적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공적 R&D 우선순위 결정은 적절한 시점에 관련된 이해집단들의 광범위한 참여 및 다학제적 연구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배려 외에도 STU의 長期計劃팀의 전문성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적인 챔피온(product champion)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개인들의 존재 또한 스웨덴에서의 성공적인 연구예측 및 우선순위 결정
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은 광범위한 능력 및 충분한 기술지식을 보유하고, 환경의 동태적 변화
에 대한 이해, 기업 및 타 수요부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 그리고 과학정책연구분야의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었다. 

Ⅴ. 맺 음 말 

향후 21세기의 기술경쟁은 기술자체만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 시스템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스템간의 
경쟁이란 용어는 이미 50여년 전에 슘페터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며, 최근에는 국가간 경쟁이 개별 요소들간의 경쟁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도 종합적인 「자본주의의 시스템간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다(今井賢一, 1995). 

본 장에서 주요 국가간 R&D 우선순위결정과 관련된 조직, 절차 및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국가간 차이를 검토한 이유도 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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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관련된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비교를 -비록 피상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으나-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개별 국가들의 R&D 우선순위 결정이 기술개발과 관련된 특정 이해집단들 -예를 
들면 기술공급을 담당하는 연구자 집단- 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연구개발, 생산, 금융, 교육기능 등이 상호의존하면서 합리적이고
도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앞서 검토한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연구우선순위 결정과정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 및 정부조직구조에 따라 독특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그들 국가들은 모두 R&D 방향설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R&D 방향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별로 상이한 접근방법 및 절차를 활용하고 있었다. 앞에서 조사한 3개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반 방법론들은 나름
대로의 장점 및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R&D 방향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意思決定過程이 절대적으
로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성공적인 연구예측 및 R&D 우선순위결정과정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
지 特性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들은 향후 21세기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국가 R&D 우
선순위 결정체제 구축에도 상당부분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예측 및 R&D 방향설정을 위한 의사결정이 충분한 權限과 責任을 갖고 있는 上位의 委員會나 諮問機構에 의해서 이루어짐으
로써 의사결정 결과가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음. 

○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대표성을 갖고 있는 實務作業팀이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R&D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결과의 합
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음. 

○ R&D 우선순위결정과 관련된 상세한 분석은 관련분야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한 專門家에 의해서 수행되어짐. 

○ 관련 利害集團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자문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견해를 검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의된 결정내용이 관련 이
해집단들에게 실제로 수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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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4) 1981년 이전에는 과학기술연구총무청(DGRST)이 각 행정부처의 R&D 문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기관의 권한
은 제한적이었음.

주석 5)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였던 1986∼1988 기간에는 연구기술성과 범국가적인 전략적 연구체제를 해체시켰었으며, 그 결과 종
합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 대신에 개별 행정부서와 기관들이 그들 스스로의 정책을 개발하였었다. 1988년 이후부터 사회당 정권이 
재집권하여 이들 4가지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해서 '86년 이전에 수행되었던 활동들이 보다 발전된 형태로 재개되어 현재까지 수
행되고 있다.

주석 6) R&D활동을 수행하는 타 부처에서 CSRT가 연구기술성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巨視的 차원에서의 R&D 방향 및 
우선순위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讓疑를 갖고 있음.

주석 7) 현재는 STU 조직이 확대되어 NUTEK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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